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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Korean medicine practice is not specifically described in medical law, and then has always been 
a quarrel. So far The criteria for judgment in Korean Medicine Doctor’s Medical Devices Using should clinically 
prove it only by Korean medicine theory and academic Traditionally descending from old ancestors. 
Comprehensively review of Korean Medicine Doctor’s Medical Devices Using and Duty of Care, and then 
present a new understandings to determine future Korean Medicine Practice.

Method : An existing court cases of Korean Medicine Doctor’s Medical Devices Using and Duty of Care were 
reviewed. After reviewing various papers published for several years, various opinions were reviewed and 
suggested.

Results : The range of Korean Medicine Doctor’s Medical Devices Using has changed since the 1951 National 
Medical Law stipulated Korean medicine as medical professionals. The issue of the recent ruling that 
distinguishes medical practice from Korean medicine practice were condensed into what emphasis to 
interpret amongst 1) The basic principles of learning, 2) Curriculum and professionalism, 3) Risks.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was important in order of ‘Risk’, ‘curriculum and expertise’, and ‘basic 
principles of learning.’ A duty of Care means an obligation to pay attention to something. A duty of Care 
does not mean a “highest level,” but requires a “best care” and does “best under given conditions.” Even in 
the duty of Care, Because Korean medicine has a purpose to protect and promote the health of the people, 
Some standards of western medicine have to be adapted to the current general medical technology. Korean 
Medicine doctors can recognize the duty of care in the “some basic range” of knowledge belonging to 
western medicine.

Conclusions : The interpretation of Korean Medicine practice are currently in compatible the argument that 
should clearly divide Korean medicine from Western medicine, and that should be changed in light of the 
changing medical environment. Therefore If Korean medicine’s standard is applied to the extent to which 
Korean Medicine doctors are educated, it is necessary to define a new definition to actively interpr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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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Medical practice. The academic basis of Korean medicine and the level of Korean medicine practice 
based on the books that are traditionally available, and then current textbooks of Korean Medicine 
College, Korean Medicine Clinical Care Guidelines, and classification of Korean standard medical practices 
should be standardized. Increasingly, Korean Medicine practice should be interpreted according to reality, 
focusing on protecting and promoting the health of the people rather than academic differences.

Key words : Korean medicine practice, Duty of care, Medical care equipment, The basis of Korean 
Medicine, Korean Medicine Development Act

I. 서 론

한방의료행위는 의료법 제2조 제2항에서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로 되어 있

다. 헌법재판소는 한방의료행위를 ‘사회통념상 우리의 

옛 선조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

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

위’라고 하였다. 우리나라는 의사와 한의사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으며 둘 사이에 의료행위를 법적으로 명확

히 구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방의료행위를 의료

법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고 있어 항상 다툼이 있

어 왔으며 현재는 재판부의 판결 또는 보건복지부의 고

시에 의해 일일이 해석을 내리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한방의료행위 부분은 비록 

법령에 아무런 적극적인 개념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다 하더라도 (중략) 의료법의 입법목적, 의료인

의 사명에 관한 의료법상의 여러 규정들과 한방의료행

위에 관련된 법령의 변천과정을 볼 때, 그리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중략) 죄

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

다.’1)고 하였다. 한의사 면허로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가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헌법재

판소는 한방의료행위를 사회의 변화와 과학의 발전에 

따라 항상 변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보다는 당

시 현실에 맞춰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였다.

즉, 구체적인 행위가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가릴 수밖에 없는 것으

로, 한의사가 한의학적 판단 하에 하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행위 및 한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인 한의

사가 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가 한방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2)

그러나 한방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

다. 이3)의 연구는 한방의료행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

였으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방의료행위를 구체적으

로 기술한 것에 지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는다. 또 

박4)의 연구에서는 한방의료행위와 주의의무에 대해 자

세히 고찰하면서 ‘한방의료와 양방의료가 각각 고유의 

독자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과 제도는 이러한 독자성

을 중시하는 쪽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것이 우리가 

이원화 체계를 취하는 강력한 이유가 될 것이다.’라고 

한 반면에 이5)의 논문에서 ‘의료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

고 의료인들의 임상영역 다각화에 따라서 환자에 대한 

치료효과와 국민건강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입법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도 병행되어야 할 작업이 될 것이

라고 생각한다.’고 하였고 또 백 등6)의 연구에서 ‘양방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중첩과 관련하여 해당 직

1) 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2헌바23 결정.  

2)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3) 이부균. 한방의료행위의 개념요소와 유형에 관한 법적 고찰. 의료법학. 2012 ; 13(2) : 263-284.

4) 박철.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4 

5) 이해웅. 한방의료행위의 법적 개념에 관한 연구. 대한예방한의학회지. 2017；21(2)：1-10. 

6) 백경희, 장연화. 양방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의의 및 중첩 양상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대한 고찰. 한국의료법학회지. 
2014；22(1)：12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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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면허 외 의료행위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민

의 건강보호 및 보건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인지 여부 

및 해당 의료인이 당 행위에 있어 전문적 지식과 기술

을 충분히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이7)등의 연구에서 ‘한방의료행위 개념

에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보완대체의학의 도입 등을 포

함하는 한방의료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는 내용

의 개념확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해석은 의료이원화를 좀 더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과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비추어 개념

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현재 서로 양립하고 있

다. 이에 대해 곽8)은 ‘구별기준인 ‘학문적 원리’라는 요

소는 명확하지는 않다. 결국 애매모호한 ‘학문적 원리’

의 잣대로 해결하기 보다는 일반국민의 건강보호에 도

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진단장비와 

같은 의료기기에 있어서는 인체에 대한 위험성이 크지 

않고 의사나 한의사가 그것에 관한 전문지식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한하여서는 양자 모두에

게 공통사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여기에서는 곽의 연구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한의사의 

의료행위에 법적으로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기 사

용과 주의의무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 새로운 

이해를 제시하여 앞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II. 본 론

1.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한방의료행위

1)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한방의료행위의 기존 

해석

CT나 초음파 소송에서 보듯이 ‘한방의료행위’에 대

한 정의 또는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현재 한방의

료행위를 규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헌법재판

소의 규정에서 의료행위와 다른 점은 ‘우리의 옛 선조

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이라

는 내용이다. 또 ‘관계법령에서 의료행위나 한방의료행

위에 관한 적극적인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의료법의 목적, 구체적인 의료행위

에 관련된 관계 규정, 구체적인 의료행위의 목적, 태양 

등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 것

으로 어떠한 진료행위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한방의료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국 해당 진료행위가 학문

적 원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 판단한다.’9)고 

하였다. 결국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구분 기준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1) 학문의 기

초원리 2) 교육과정 및 전문성 3) 위험성10)이 된다. 

‘옛 선조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

로 한’ 한의학과 한방의료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이전에 

쓰였던 한의학 서적들이다. 한의학의 역사를 적어도 

3000년 이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쓰였던 서

적들은 아주 방대하다. 그래서 이 서적 안에 쓰여 있는 

내용을 모두 한의학이라고 할 수 있다. 한의학의 기준 

서적으로 약사법 제45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약업사는 환자가 요구하면 기존 한약서에 실린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한약을 혼합 판매할 

수 있다.’고 하였고 기존 한약서의 범주11)를 ‘1. 방약합

편(方藥合編) 2. 동의보감(東醫寶鑑) 3. 향약집성방(鄕

藥集成方) 4. 광제비급(廣濟秘笈) 5. 제중신편(濟衆新

編) 6. 삭제 7.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補元) 8. 의학입

문(醫學入門) 9. 경악전서(景岳全書) 10. 수세보원(壽世

補元) 11. 본초강목(本草綱目)’이라고 하였다. 이 범주

는 한약업사가 혼합 판매할 수 있는 처방의 범위를 나

타낼 뿐이고 한방의료행위를 전체적으로 포함하고 있

지 못하다. 그러나 그 동안의 법 판결을 보면 한의학의 

내용으로 동의보감 이외에 인용한 적은 없다. 한의학의 

내용 자체가 쉽게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지만 적극적

7) 이미선, 권영규. 판례분석을 통한 한방의료행위 개념의 법적 근거 고찰.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09 ; 15(3) : 19-28.

8) 곽숙영. 한의사의 의료기기사용에 대한 판례의 입장고찰: 의료법상 ‘면허된 의료행위’ 해당여부의 판단. 의료법학. 2014 ; 
15(1) : 59-80. 

9) 서울행정법원 2008. 10. 10. 선고 2008구합11945 판결. 

10) 곽숙영. 앞의 논문

11) 한약서에 대한 잠정 규정(1969. 6. 7, 보건사회부 예규 제2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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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양의학 한의학

학문특성 분석적 종합적

학술사상 사실적, 실증적, 객관적 주관적, 직관적, 전체적

학문구성의 기본 실험과학 자연과학의 원용

인지 해부조직을 기본으로 하는 이화학적 방법 생명, 기(氣), 소우주

탐구대상 물질적 조직탐사 생체현상의 관찰

질병관
질병이란 인체의 특정부위에 변화가 생겨서 
나타나는 것이므로 치료도 그 부위에 행함

질병이란 인체가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여러 증상이 모두 긴밀한 연계를 
갖고 있어 자각증상만으로 질병의 증후가 충분함

진단
해부, 조직, 생화학의 이론을 기초로 생화학, 

내분비, 면역, 유전자, 방사선 등의 검색
오장의 5기능계이론과 12경락이론을 기초이론으로 

시진 및 8강으로 검색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06. 6. 30. 선고 2005누1758 판결.

Table 1. Comparison of Academic Characteristics between Western Medicine and Korean Medicine 
on the view of the court

으로 노력하지 않은 한의계의 잘못이기도 하다. 

그리고 위에서 제시한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학문의 기초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2006년 6월 30일 CT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2005누1758)에서 서양의학과 한의

학적 원리, 진찰방법을 자세히 서술하였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학문적 원리는 그 바탕이 

되는 학문의 특성에 기반을 둔다. 법원은 학문의 특성

으로 서양의학은 서양과학에 기초를 두고 인체의 특정

부위의 증상을 실험적, 분석적으로 보고 외과적인 수술

이나 각종 약물의 투여로 치료하는 반면 한의학은 인체

를 하나의 소우주로 보고 신체기능을 종합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균형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치료한다고 보았

다.12) 

그러나 한의사들의 한방의료행위(주의의무를 포함하

여)의 수준을 17~18세기 조선시대의 한의학의 수준으

로 한정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의료를 담당하는 인력으

로서 한의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못하고, 일

반인의 사회통념에도 어긋난다. 특히나 오늘날의 한의

사들은 한의대 교육과정 중에 서양의학의 다양한 기초

의학 및 임상의학의 교과 과정을 배우고 있다. 

2)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범위에 대한 시대적 

변천

한방의료행위의 범위는 1951년 국민의료법에 의료인

으로서 한의사가 규정된 이후로 계속 변화해왔다. 지금

은 한방의료행위와 의료행위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되

고 있지만 논쟁을 과거로부터 살펴보면 처음부터 이런 

구도가 성립됐던 것은 아니다. 한의사의 의료행위에 복

지부는 처음에는 애매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논쟁이 

시작되는 1970, 80년대 또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한

방의료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도 하지 않았다.

이때까지 해석의 주요 내용은 ‘의료법상 양·한방이 

완전 구분되면서도 현대의학의 발전에 따라 진료기술 

및 방법이 점차 접근되어 가는 상황에서 양·한방 업무

의 한계를 실제 구분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나, 한

방의료기관에서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한의학적 이론 및 

학술에 의하고 한의사가 이를 임상적으로 입증할 수 있

으면 한의사의 면허된 의료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하였

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원칙일 뿐이고 각각의 의료

행위에 적용할 때마다 해석을 다르게 하였다. 복지부에

서 유권해석한 부분을 시간대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13)

- 한의사의 청진기 사용행위를 불법적인 의료행위라

고 단정할 수 없다(의제 01254-67779, 85.8.29)

- 한의사는 청진기, 체온계, 혈압계를 사용할 수 있으

나 주사행위는 아니다(의제01254-12855, 86.10.16)

- 주사기를 한의학의 이론체계인 경락이나 경혈에 침

1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07. 22. 선고 2010노449 판결. 

13) 박용신. 한방의료와 의료법. 도서출판 열린아트. 2008에서 인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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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대용, 사용함은 한방의료행위이다(의제01254-

3479, 87.1.13)

- 한의사는 의료기사 등으로 하여금 임상병리검사 등

의 의료행위를 하게 할 수 없다.(의정 01254-1836, 

92.5.30)

- 한방의료기관에서 물리치료기구로 한방물리요법을 

시술하는 것은 의료법상 위반사항이 아니다(의정

65507-501, 93.4.24)

- 한의원에서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의정65507-914, 95.8.4)

-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이 허용되는 의료기기에 초

음파치료기, 극초단파치료기, 초단파치료기, 적외

선치료기, 레이저침치료기 및 헬스트론냉습포, 온

습포 등이 해당된다.(한의 65510-971, 94.6.23)

- 한의사는 방사선 진단과 관련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한방65507-10149, 99.6.16)

- 한의사는 초음파 진단기를 연구나 학술 목적으로

만 사용할 수 있다(한방65507-280, 99.9.4)

- 한방의학적 이론에 근거한 혈액 채취와 현미경 사

용은 가능하다(한방65507-353, 99.11.12)

- 한의원에서 이비인후과 진료세트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한방65507-353, 99.11.12)

- 한방에서 환자 진단 치료 및 학술연구를 위해 소

변과 혈액을 채취하는 것은 가능하다(한방65507-

353, 99.11.12)

- 한의사가 핫백, 저주파치료기 등을 사용하여 물리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복지부 홈페이지 민원 회신 

2001.11.30)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기기) 사용(복지부 

홈페이지 민원회신 2002.5.14)

특정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질병을 진단하는 

의료인이 그 기기에 대한 사용방법 등을 교육받아 잘 알

아야 하고 특히 한의사가 사용할 경우에는 한방이론을 

근거로 한방원리에 따라 한의사가 직접 시술하여야 함.

- CT 촬영기기 사용(복지부 홈페이지 민원회신 2004. 

7. 2)

한의사의 CT촬영, 초음파검사 등은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으나 환자 진료와 관계없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한의학적 임상연구 목적으로 이를 행하였더라면 

한의사의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

- 안압검사, 안굴절검사, 청력검사의 일부는 한의사

가 실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나 접촉성 안

압검사, 약제를 사용하는 시력검사 및 자동굴절검

사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타각적 굴절검사 등

의 한의사의 업무범위와 다소 거리가 있다.(2012.

2.13 복지부 회신)

- 한의사가 한방진료 후 경과를 확인하기 위한 단순

검사로서 활용된다면 소변검사기 사용이 가능하다

(2012.9.20 복지부 회신)

- 한의사가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되어 추출

되는 혈액검사기 사용이 가능하다(2014.3.14 복지

부 회신)

시대적 변화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1980년대만 하더

라도 청진기와 혈압계 같은 기초적인 의료기기마저도 

한의사가 쓸 수 있는 지를 행정부에 질의해야 했다. 주

사기의 사용, 물리치료기기의 사용 등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점차 한방의료행위의 범주 내에 속하게 되었다. 

최근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는 데 결정

적인 판결은 CT 소송이다. 1심에서 ‘한의학에서 CT 기

기를 사용한 진찰을 학문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한의

사의 CT 촬영지시도 면허된 의료행위이다’14)라고 판결

하였다가 2심에서는 ‘한의사가 방사선사로 하여금 CT

기기로 촬영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방사선진단행위

를 한 것은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15)

고 하여 이후 진행되는 한방의료행위 논쟁에서 기준점

이 되었다. 재판부는 한방의료행위가 아니라는 근거로 

‘의학과 한의학은 그 원리 및 기초가 다르고 해부학에 

기초를 두고 인체를 분석적으로 보는 서양의학과 달리 

한의학은 인체를 하나의 소우주로 보고 종합적으로 바

라보는 등 인체와 질병을 보는 관점도 달라 진찰방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이후 대법원

에서는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X-선 골

밀도 측정기를 이용하여 환자들에 대하여 성장판검사

를 한 것은 한의사의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16)고 하였다. 또 대법원에서 ‘한의사가 

잡티 제거 등 피부질환 치료를 위한 광선조사기인 IPL 

14) 서울행정법원 2004. 12. 21. 선고 2004구합10715 판결. 

15) 서울고등법원 2006. 6. 30. 선고 2005누17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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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를 이용한 행위는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17)고도 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가 초

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하여 성장판 검사를 한 사건

에 대해 ‘영상의학과 의사나 초음파검사 경험이 많은 

해당과의 전문의사가 시행하여야 하고, 이론적 기초와 

의료기술이 다른 한의사에게 이를 허용하기는 어렵

다’18)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법원 판결의 근거는 ‘학문

적 기초 원리’와 ‘전문성’이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이러

한 한방의료행위 판단의 기준은 ‘한의학적 이론 및 학

술에 의하고 한의사가 이를 임상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이었다. 죄형법정주의의 엄격한 적용을 양의사가 아

닌 한의사에게 요구하였다.

또 한편, 헌법재판소는 한의사들이 진료에 사용한 안

압 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

측정장비, 청력검사기를 사용한 사건에 대하여 ‘측정결

과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기기들로서 신체에 아무런 위

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측정결과를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렵

다.’19)고 결정하였다.

최근 복지부에서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관련

해서 이와 비슷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한의사가 소변

검사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이유를 들면서 ‘의료기기 사

용과 관련한 의료자원정책과-1503호(2012.2.13)에 따

르면 기계적으로 측정하여 그 어떠한 의학적 판단이 필

요 없고 측정방법이 매우 간단하여 기계조작에 대한 약

간의 교육만으로도 누구나 검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보

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거의 없는 검사기기의 경

우에는 한의사도 실시가 가능하다고 한 바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또 혈액검사기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유

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취지 및 한의과대학 교과과정, 

그리고 현대의학의 발전에 따라 의과, 한방 의료 간의 

진료방법 및 치료기술이 점차 접근되어 가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채혈을 통하여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고 판단됩니다.’라고 하였다.

지금까지의 역사적 경과와 논쟁점을 살펴보면 1980

년대와 1990년대 중반까지는 논쟁이 심화되지 않고 행

정부서인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의해 구분이 이루어졌

다. 그러나 현재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의료

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구분이 법적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의료행위와 한방의료

행위 구별의 3가지 기준인 1) 학문의 기초원리 2) 교육

과정 및 전문성 3) 위험성 중에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해석할 것인가로 압축되었다. CT, 초음파, IPL 판결은 

‘학문의 기초원리 > 교육과정 및 전문성 > 위험성’ 순으

로 중요도를 보았고 안과의료기 판결은 ‘위험성 > 교육

과정 및 전문성 > 학문의 기초원리’ 순으로 중요도를 

보았다. 

2. 주의의무와 한방의료행위

1) 주의의무

주의의무란 어느 행위를 할 때에 일정한 주의를 기

울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의료인에게 있어서 주의의무

는 환자의 사망이나 상해 등의 악결과가 발생하지 않도

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의료인은 ‘전문

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 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

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

지’20)라고 하여 결과발생 예견의무와 결과발생 방지의

무가 있다.

주의의무는 ‘최고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최선

의 주의의무’를 요구하며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의사가 진찰,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

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의사의 이와 같

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

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

16)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980 판결. 

17)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0도10352 판결.

18) 헌법재판소 2013. 2. 28. 선고 2011헌바398 결정. 

19)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2헌마551·561 결정. 

20) 대법원 2004. 4. 9. 선고2003다338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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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단하여야 할 것’21)이다. 또 의료행위가 분업화되

면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데 ‘종합병원에서 공동으

로 외과수술을 행하는 의사는 다른 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것을 신뢰하면 족하고, 다른 의사가 적절하

게 행위하는가 또는 검사결과가 정당한가에 대하여 조

사, 확인할 주의의무는 없다.22) 

2) 한의사의 주의의무와 한방의료행위

한의사의 주의의무는 일부 의료기기의 사용 제한 등

으로 인하여, 한의 의료기관과 양의 의료기관에서의 진

료 행태가 현실적으로 다른 만큼, 한의사의 주의의무를 

검토함에 있어서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가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며, 사

고 당시의 일반적인 한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

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23) 

우선 원칙적으로는 통상의 한의사의 주의정도를 표

준으로 판단해야 한다.(일반적인 경우) 한방과 양방의

료면허를 명확하게 구분한 후 한의사의 의료과실 판단 

기준은 양의사가 아닌 한의사의 주의정도가 표준이 되

어야 하는 데 그 이유로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

직역의 의료지식이나 경험을 습득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주의의무는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

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이기 때문에 당연한 

표준이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원칙에 불과하며 사

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전원의무

와 같이 판단해야 할 경우에는 판단이 애매하다.

당뇨족으로 인한 발 괴사 판결에서는 ‘보통의 한의사

로서의 한의 치료상 주의의무를 다하고 필요한 경우 전

원 권고지도를 한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없다’24)고 하였

으나 보중윤화탕을 처방한 것과 재생불량성빈혈을 판

단한 판결25)에서는 복통과 풀어지는 변 등의 증상을 

호소한 경우에도 보통의 한의사에게 진료상 주의의무

를 위반했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한약을 복용한 이

후 계속적인 고통을 호소할 경우 예후를 살펴야 하고 

양방병원과의 협진 또는 추가적인 검진 등을 권유’하지 

않은 행위는 보통의 한의사로서 치료상 주의의무를 위

반하지 않았다. 처방한 증류한약에 재생불량성빈혈의 

원인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

였고 재생불량성 빈혈의 증상과 한약 복용할 때의 고통

은 실제 임상에서 큰 차이가 있어 급성 편도선염과 재

생불량성 빈혈과의 상관성을 당시 한의사가 판단할 수 

없었다. 또 열다한소탕을 먹고 간손상을 일으킨 판

결26)에서 ‘한의사가 환자에게 양약과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한약의 위험성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

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설명의무는 양약과의 상

호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한약의 위험성을 설명하는 

것은 면허된 한방의료행위에 속한다는 의미이고 한의

사는 한약을 처방할 때 일일이 어떤 양약을 먹는 지 물

어야 하고 그것과 한약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반대로 양방의사에게 이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며 아직 명확한 객관적 자료가 없

는 상황에서 통상의 한의사의 주의정도를 넘어서 요구

하는 판결이라고 본다. 더구나 이 사건에서 간 손상은 

한약을 투여하는 것보다 양약복용이 더 큰 문제를 일으

켰다는 정황 증거가 있는 데 단지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간 손상 전체를 한의사에게 부담 지우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었다.

두 번째로, 의사와 한의사 모두 의료행위를 할 수 있

는 영역에서는 일부 서양의학의 잣대가 적용될 수밖에 

없지만, 한의사의 교육범위를 벗어나거나 면허받은 업

무 영역을 벗어나는 잣대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다. 한

의사들이 교육받은 범위 내에서는 일부 서양의학의 잣

대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 한의사는 ‘국민의 건강을 보

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일

반적인 의료기술에 맞게 의료인으로서 기본적인 의무

이다. 특히나 오늘날의 한의사들은 한의대 교육과정 중

에 서양의학의 다양한 기초의학 및 임상의학의 교과 과

정을 배우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서양의학의 잣대’가 아

21)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59304 판결;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

22) 대법원 1970. 2. 6. 선고 69도2190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도3292 판결.

23) 황건순. 한의사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8

24)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6101 판결. 

25) 서울고등법원 2008. 5. 1. 선고 2007나26143 판결. 

26) 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96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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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한의학 또는 한방의료행위의 일부분이다. 서양의

학의 잣대를 일부 적용하더라도 ‘양방임상의학 수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한의사에게도 양방의사의 직

역에 속하는 지식 중 ‘일부 기초적인 범위’에 있어서는 

일반인 이상의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양방임상의학 수준’과 ‘일부 기초적인 범위’ 사이에 간

극이 생긴다. ‘면허받은 업무 영역’은 ‘사회통념에 비추

어 학문적 원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 판단’하

여야 하기 때문에 이미 법적 판결이나 복지부 유권해석

인 경우에는 명확하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명확하지 않고 앞으로 법적 판단을 요구할 것이다. 구

체적으로 한의사에게 소위 ‘서양의학의 잣대’를 적용할 

수준에서 설명의무와 전원의무 범위도 사안에 따라 법

적 판단을 요구할 것이다. ‘기초적인 범위’는 한의과대

학에서 배우는 양방의학 범위인 데 이 부분은 앞으로 

한의계와 법조계가 더 연구할 사안이지만 판단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판례가 있다. 

무릎에 침술치료를 받고 치료받은 부위에 염증이 발

생한 판례27)에서 ‘침술치료시 감염예방을 위한 위생관

리 등에 관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잘못’으로 

인한 주의의무 위반은 ‘기초적인 범위’에 속한다. 그러

나 루프스나 다발성경화증에 스테로이드제 투여 중단

으로 사망한 사건의 판례28)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사건에서 ‘스테로이드제 중단 조치의 과실 및 시의적절

한 전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주의의무(전원조

치의무 포함)를 위반했다고 하였는데 한의사는 한의학

적 근거와 관점을 가지고 최대한 치료를 한 사실은 ‘통

상의 한의사 주의정도’에 속하는 것이었다. 스테로이드 

투여를 중단한 행위를 한의사가 어느 정도 서양(임상)

의학적 의료지식을 갖출 것’을 전제로 한의사의 과실을 

판단한 것이다. 이 판례의 한방의료행위가 ‘기초적인 

범위’인 지 ‘양방임상의학 수준’인 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더구나 법원은 ‘별다른 합리적인 의학적인 근거’

가 없다고 하여 한의학적 치료방법에 대한 의학적 근거

를 제시할 것을 간접적으로 요구한 것은 ‘통상의 한의

사 주의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한의사는 현재 의료법 제77조(전문의) 제1항 ‘① 의

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에 따라 전문의가 될 수 있고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

조(전문과목)에서 ‘한의사전문의의 전문과목은 한방내

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및 사상체

질과로 한다.’고 하였다. 한의사 전문의에 대해 앞으로 

주의의무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 지도 연구할 사안

이다.

세 번째로, 대법원은 한의사에게 양방병원으로 전원

할 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것이 양방의학의 우월성

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전원의무는 양의사도 포함하

는 모든 의료인이 부담하는 의무이며 대법원의 여러 판

결에서 일정한 경우 한의사에게 양방병원 내지 상급병

원으로 환자를 전원할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한의사에

게 양방병원 등으로의 전원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양방

의학의 우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방적으

로 한의사에게만 양방병원으로 전원하도록 권유할 의

무를 부과시키는 것은 양방의학이 우월하다는 판단이 

전제되었다. 한의사는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한 (한방

과 양방을 포함한) 전문병의원이나 상급병원’에 전원할 

의무가 있지 ‘양방병원’에 전원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

니다. 반드시 서양의학적인 치료를 위해 종합병원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치료의 우월성이 검증

되어 있다는 근거자료가 그것이 소송상 현출되지 않았

다면, 그와 같은 주장을 함부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

다. 류마티스성 관절염을 한약으로 치료하던 중 갑자기 

황달, 고열과 두통이 나타나고 급성독성 간염으로 사망

한 경우29) ‘간기능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양방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간기능 검

사나 전문적인 간진료를 위한 어떠한 시설도 없는 피고

인의 병원에서 통상적인 진료만을 계속했다’고 하여 양

방병원으로서 전원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였으나 이 경

우 ‘한방의료행위의 기초적인 범위 내에서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간기능 검사나 전문적인 간진료를 위한 

전문병의원이나 상급병원으로 전원의무를 위반하였다.’

라고 표현해야 한다.

네 번째로, 아직까지 한방병원과 한의원 양자 사이의 

2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5. 20. 선고 2014가단11212 판결.

28)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41327 판결.

29) 청주지방법원 2011. 2. 22. 선고 2010고단16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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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무 기준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선언한 판례는 아

직까지는 없지만, 한의과 대학 부속 한방병원의 경우에

는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의과대학 부

속 한방병원은 한의원의 상급의료기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한의원에 속한 한의사들에게 위와 같은 한방병

원으로 환자를 전원조치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다섯 번째로, 양·한방협진의 문제이다. 현재 의료법

상 교차고용을 통해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한의사를, 

한방병원에서 의사를 고용해 진료를 할 수 있다. 의료

법 제43조(진료과목 등) 제1항에서 ‘① 병원·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

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하였고 제2항에서 ‘② 한

방병원 또는 치과병원은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양방협진 

병원은 사회적 현상이며 한의사협회는 한의원과 의원

에서도 각각 의사 또는 한의사를 고용하도록 하자는 주

장을 하기도 하였다. 한의사는 한의사대로 양의사는 양

의사대로의 주의의무만을 별개로 판단한다면, 양·한

방협진의료기관에 대한 사회일반의 기대는 완전히 무

시되게 된다. 아직 한의·양의 협진에 관련된 판결은 

없지만 협진병원이 많은 현실에 비추어볼 때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 의료행위들 사이에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후종인대골화증을 디스크로 오진하여 

악화된 사건의 판례30)에서 ‘디스크가 아닌 다른 원인으

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척추 CT를 다시 

촬영해 보도록 하는 등 별도의 검사를 통해 위 증상의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보았어야 한다.’고 하였으

나 환자는 ‘신경내과를 찾아가 경추 3∼5번, 요추 4∼6

번 디스크가 있는 것으로 진단받고, 약 한 달간 물리치

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한의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았다.’ 이 경우 기존의 양의사의 진단을 신뢰

한 한의사는 주의의무의 책임제한 원리인 “신뢰의 원

칙”상 일단 선행 진단을 신뢰하고 치료에 임하는 경우, 

주의의무 위반에 있어서 책임이 어느 정도 제한된다고

도 볼 수 있을 것이다.31) 환자들이 한의와 양의 의료를 

모두 이용하는 현실에서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지도 논의해야 한다. 현재 법과 제도는 한방의료와 양

방의료의 차이를 정확히 구별하려고 하지만 현실 사회

에서는 그 차이를 점점 없애고 있다. 

3. ‘한방의료행위’의 새로운 이해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한방의료행위는 구체적으로 기

술하기 보다는 당시 현실에 맞춰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한방의료행위의 판단은 ‘한의학적’이라는 학

문적 근거와 그리고 ‘한의사’라는 의료행위적 근거라는 

두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의학적 근거는 재판 관

련자들이 서양의학의 교과서에 비하여 내용에 쉽게 접

근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한의학의 학문적 

근거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서적들을 근거로 하면서 

또한 현재 한의학대학의 교과서, 한의임상진료지침, 한

의표준의료행위분류 등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한의학

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대 사회의 질병을 해결하

기 위해 계속 발전하는 과정에 있다. ‘과거’가 아니라 

‘바로 지금’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많은 한방의료 관련 

재판에서도 이미 ‘교육과정 및 전문성’을 판단할 때 이 

자료를 참고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 ‘학문의 기초원리’를 

파악할 때도 참고해야 한다.

한의사의 의료 행위적 근거는 현실적으로 법적 안정

성 때문이라도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 주

의의무에서도 이 내용은 핵심이며 ‘한의사들이 교육받

은 범위 내에서는 일부 서양의학의 잣대가 적용’될 수

밖에 없다면 한방의료행위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새

로운 정의를 규정해야 한다. 의학과 한의학의 영역이 

물과 기름과 같이 완전히 구분된다는 오해를 많이 받는

데, 둘 다 동물이나 기계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한

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32) 인

체에 위해가 크지 않고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

기 위한 기초가 될 뿐 아니라 기기의 조작과 결과에 대

한 판단에 대한 전문지식을 양의사나 한의사가 구비하

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다는 점에서 공통 사용하는 것

을 인정33)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안과 

의료기에 대한 판단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14. 선고 2012가합9626 판결.

31) 황건순. 앞의 논문

32) 황건순. 앞의 논문

33) 백경희, 장연화.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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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34)이 있었다. 

1. 의료법 제1조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

는 것이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 여부는 국민의 건

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2. 의료기기의 성능이 향상되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

는 의료인에게 사용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3.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그 의미와 적용범위가 

의료인(한의사)의 입장에서 명확하여야 하고, 엄

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항에서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

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

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 범위는 과도기적인 

성격이 있다.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는 한방의료행위를 현대 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적

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

의 안과의료기 판결에서 ‘한의학에서는 집게손가락으로 

안구를 살짝 압박하여 그 저항의 정도 등을 가지고 안

압을 측정하기도 하였으므로 안압측정기의 사용은 이

러한 절진(切診)의 현대화된 방법으로 볼 수도 있다.’라

는 언급이나 ‘시야계측기나 자동안굴절검사기는 기기를 

이용한 망진(望診)이나 문진(問診)의 일종이며 한의학

적 해석을 바탕으로 침술이나 한약처방 등 한방의료행

위 방식으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어’라는 언급은 ‘과학

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정부

가 한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한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보

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현재의 발전된 

의료기술에 맞게 의료인으로서 기본적인 역할을 하도

록 해야 한다. 응급상황의 경우, 예컨대 환자의 심장이 

정지한 경우 한의사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거나 심장

제세동기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

이며, 이러한 환자를 방치한다면 오히려 위험한 결과를 

회피하지 않았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이 될 것이다.35) 

의료이원화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상 한,

양의 의료행위의 많은 중첩영역을 법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법적인 애매모호함을 없애고 ‘명확성’을 위해서 

점차 학문적 차이보다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

하는 데 중점을 두고 현실에 맞게 새롭게 한방의료행위

를 해석해야 한다.

Ⅲ. 고찰 및 결론

한방의료행위는 의료법에서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

지 않아 항상 다툼이 있어왔다. 지금까지 한의사의 의

료기기 사용 판단의 기준은 ‘우리의 옛 선조로부터 전

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였다. 

그러나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범위는 1951년 국민의

료법에 의료인으로서 한의사가 규정된 이후로 계속 변

화해왔다. ‘한의학적 이론 및 학술에 의하고 한의사가 

이를 임상적으로 입증’해야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원칙

일 뿐이고 각각의 의료기기에 적용할 때마다 해석을 다

르게 하였다. 최근 의료기기 사용 판결의 쟁점은 1) 학

문의 기초원리 2) 교육과정 및 전문성 3) 위험성 중에

서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로 압축되었다. CT, 초음

파, IPL 판결은 ‘학문의 기초원리 > 교육과정 및 전문

성 > 위험성’ 순으로 중요도를 보았고 안과의료기 판결

은 ‘위험성 > 교육과정 및 전문성 > 학문의 기초원리’ 

순으로 중요도를 보았다.

주의의무란 어느 행위를 할 때에 일정한 주의를 기

울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주의의무는 ‘최고수준’을 의

미하는 것이 아니고 ‘최선의 주의의무’를 요구하며 ‘주

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 한의사의 주의

의무는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가 중요한 기준점이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

인 한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

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주의의무에서도 한의사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일반적인 의료기술에 맞게 일부 서양의

학의 잣대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양방임상의

학 수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한의사에게도 양

방의사의 직역에 속하는 지식 중 ‘일부 기초적인 범위’

에 있어서는 일반인 이상의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 있

다. 또 한의사는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한 (한방과 양방

을 포함한) 전문병의원이나 상급병원’에 전원할 의무가 

34)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2헌마551·561 병합 결정. 

35) 황건순.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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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양방병원’에 전원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리고 양·한방협진인 의료제도 아래에서 한의사는 한

의사대로 양의사는 양의사대로의 주의의무만을 별개로 

판단한다면, 양·한방협진의료기관에 대한 사회일반의 

기대는 완전히 무시되게 된다.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해석은 의료이원화를 좀 더 명

확히 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과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비추어 개념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현재 

서로 양립하고 있다. 한의사의 의료행위적 근거는 현실

적으로 법적 안정성 때문이라도 ‘당시 의료기관 등 임

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

준으로 한다. 주의의무에서도 이 내용은 핵심이며 ‘한

의사들이 교육받은 범위 내에서는 일부 서양의학의 잣

대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면 한방의료행위를 적극적으

로 해석하는 새로운 정의를 규정해야 한다. 한의학의 

학문적 근거와 한방의료행위의 수준은 전통적으로 내

려오는 서적들을 근거로 하면서 또한 현재 한의학대학

의 교과서, 한의임상진료지침, 한의표준의료행위분류 

등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의료이원화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상 한,양의 의료행위의 많은 중첩영

역을 법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법적인 애매모호함을 없

애고 ‘명확성’을 위해서 점차 학문적 차이보다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현실에 맞게 

새롭게 한방의료행위를 해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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